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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박상배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박상배 변호사) 

 

박상배 변호사가 지난 6월 미국 University of Denver, Sturm College of Law,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Law and Policy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박상배 변호사는 금융파트 소속 변호사로, 자산유동화, 프로젝트금융, 부동산금융, 에너지, 자원, 항

공기금융 등 특수금융 및 골프장 정상화 등 일반금융 전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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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윤재민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윤재민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가 이번 8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윤재민 변호사는 금융파트 소속으로, 국내ㆍ외 PF 업무, 사업시행권 인수 자문을 

포함한 건설부동산 업무, 도산 업무, 금융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회사, 일반회사 등에 대한 자문 

업무, 외국기업 상장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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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부산사무소 임방조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임방조 변호사)  

 

부산사무소 임방조 변호사가 2016년 7월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

니다.  

 

임방조 변호사는 바다에 인접한 부산을 중심으로 해상, 보험 및 국제거래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해상사건 중 다수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외국 및 국내 선주와 그 보험자를 대리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해양안전심판절차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원절차를 다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선박건조계약에 있어 선급금지급보증 관련 소송 등 선박금융 분야와 선원노동위원회 중재 등 선원

재해보상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세 및 가업승계 등에도 그 전문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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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황희동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황희동 변호사) 

 

지평은 지난 8월 16일 황희동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황희동 변호사는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 소속되어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8&div=3&idx=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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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공익런치행사 ‘나의 Lunch box - 한끼의 식사 나눔 캠페인’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공익 관련 활동을 하고 식사값을 기부하는 

공익런치행사 ‘나의 Lunch box - 한끼의 식사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지난 6월 30일, 지평 환경실천소모임에서 ‘천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방향제(디퓨저) 만들기‘를 진

행하였습니다.  행사로 모금된 돈과 방향제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공익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지평 공익위원회 봉사팀에서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한 ’미니 저금통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만든 저금통에는 각자의 기부금을 모아 연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공익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의 Lunch box - 한끼의 식사 나눔 캠페인’은 한끼 식사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하고 그 기

부금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써, 지평과 두루는 다양

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법률신문 - 지평-두루, 첫 공익런치 행사 ’방향제 만들기’ 개최(2016. 7. 4.) 

 

[관련 사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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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평 농촌봉사활동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 구성원 및 가족 31명은 지난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천시 덕산면으로 손모내기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덕산면에는 마을 공동체 복원을 꿈꾸는 분들이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하여 덕산포럼, 

마을 어린이집, 누리마을 빵까페 등 다양한 농촌공동체 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12년부터 농촌봉사활동을 5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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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강연 ‘숲에 얽힌 이야기‘ 개최 

 

지평은 지난 7월 5일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를 모시고 ‘숲에 얽힌 이야기‘를 주제로 공익강연을 개

최하였습니다.  트리플래닛은 전 세계 12개국 116개 숲에 55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사회혁신기업으

로, 이날 강연은 김형수 대표가 전세계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온 경험과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

를 공유함으로 환경의 소중함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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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봉사활동 참여 

 

지평은 현충일이었던 지난 6월 6일과 7월 4일, 8월 1일에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

관하는 무료급식봉사활동 참여하여 180여 명의 노숙인분들을 대상으로 급식 배식 및 마무리 정리업

무를 하였습니다. 급식봉사활동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무료급식 봉사활동(2016. 6. 13.) 

 

[관련 사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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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활동 

 

지평은 매월 1회 제빵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지난 6월 4일과 7월 2일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빵을 경성교회, 능곡침례교회, 

산마루교회, 의정부하늘샘교회, 서기대외국인유학생, 연희동, 남가좌동, 홍은동 이웃들 등 나눔처에 전달

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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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두루와 함께하는 산 정화활동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6월 25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산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

니다. 

 

지평은 매해 산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 총 25명이 참여

하여 돼지풀 제거 및 등산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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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정명훈 지휘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고발 사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지평은 정명훈 지휘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고발 사건에서 정지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중앙일보 - 경찰, ‘항공료횡령 의혹’ 정명훈 무혐의 결론(2016. 8. 4.) 

 한겨레 - “정명훈 감독 항공료 허위청구했다는 증거없다”(2016. 8. 4.) 

 이데일리 - 횡령의혹 벗은 정명훈 “서울시향 훼손 유감…피해자 도울 것”(2016. 8. 4.) 

 

[담당 변호사] 

      

김영문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이근동 변호사 여연심 변호사 김선국 변호사 한철웅 변호사     

 

http://news.joins.com/article/2040207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5132.htm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51&newsid=03263606612744040&DCD=A405&OutLnkChk=Y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21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76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0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9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2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8&div=3&idx=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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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전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지평은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에 방산업체로 하여금 후원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

습니다.  대법원은 “요트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정씨 부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단

순수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장남이 회사가 후원금을 받아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리걸타임즈 - [형사]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7억 후원금’ 정옥근 전 해군총장 단순수뢰 무죄 

(2016. 7. 4.) 

 

[담당 변호사] 

   

강성국 변호사 백종현 변호사 김선국 변호사     

https://www.legaltimes.co.kr:5000/view.htm?kind=&keys=&UID=30340
https://www.legaltimes.co.kr:5000/view.htm?kind=&keys=&UID=3034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21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4&div=3&idx=15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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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개발업체 부사장 박모씨를 대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K-voting) 관련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 

 

지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K-voting) 관련 사기 사건’에서 개발업체 부사장 

박모씨를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에게 회사 

지분을 13억 원에 팔았고, 실적을 부풀려 회사 지분을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피해 업체가 

지분 계약을 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 업체가 박 

씨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KBS뉴스 - ‘전자투표 특허’ 내세워 회사지분 넘긴 임원 무죄(2016. 5. 19.) 

 

[담당 변호사] 

    

강성국 변호사 강원일 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이해원 변호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1943&ref=A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1943&ref=A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21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8&div=3&idx=2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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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위헌결정 승소 

 

지평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

법이 “모든 언론인에 대해 선거 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공

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위헌결정은 선거에 대한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선거법

제와 언론관계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 [속보]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위헌(2016. 6. 30.) 

 파이낸셜뉴스 - “언론인 개인자격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 헌재, 지나치게 포괄적 제한(2016. 6. 30.) 

 경향신문 -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2016. 6. 30.) 

 

[담당 변호사] 

     

이공현 대표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장품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구나영 변호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30/2016063001590.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30/2016063001590.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6708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1078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0&idx=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68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8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4&div=3&idx=118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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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조항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 진행 

 

지평과 두루는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조항, 비례대표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금지조항, 180일간 포괄적 

선거에 영향을 주는 표현행위금지조항, 호별방문금지조항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공개변론을 진행하였

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비례대표 후보 ‘거리 연설’ 금지, 위헌인가…공개변론(2016. 7. 14.) 

 머니투데이 - ‘비례대표 기탁금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서 치열한 공방(2016. 7. 14.) 

 

[담당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4/0200000000AKR20160714155200004.HTML?input=1195m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7141359821848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68
http://duroo.org/main/ko/
http://duroo.org/main/ko/
http://duroo.org/main/ko/
http://duroo.org/mai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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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서울시를 대리하여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대한 무효확인등을 구한 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서울시를 대리하여 강남구 및 강남구민들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에 

대해 무효확인등을 구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이 강남구 개발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고 

강남구가 아닌 송파구 잠실운동장 등에 사용될 경우 강남구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관한 주민들의 이익은 간접적ㆍ반사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을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구역의 지정을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내ㆍ외의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위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유무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1.7조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만 써야” 소송 ‘퇴짜’(2016. 7. 4.) 

 

[담당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정원 변호사 박보영 변호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2/0200000000AKR20160702045800004.HTML?input=1195m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4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8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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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김해시를 대리하여 SPC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제기한 행정소송 승소 

 

지평은 김해시를 대리하여 SPC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제기한 행정소송 4건에서 모두 승소하였 

습니다. 

 

[관련 기사] 

 뉴시스 - 김해시, 복합스포츠레저시설 1심 승소…내년 착공(2016. 6. 1.) 

 

[담당 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 강경운 변호사 이상근 변호사 정원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1_0014121839&cID=10812&pID=1080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1&idx=14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2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8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4&div=3&idx=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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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

제 오류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수험생 94명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SBS뉴스 -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수험생 집단 손배소 기각(2016. 7. 20.)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이상근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9008&plink=ORI&cooper=NAVER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9008&plink=ORI&cooper=NAVER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26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2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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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

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수험생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수학

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출제오류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머니투데이 - 수능 ‘국어A형 19번’ 오류 논란…법원 “문제없어”(2016. 5. 26.)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2616105935013&outlink=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26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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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네이버를 대리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계약 종료 후 기존에 제공한 영화정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된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청구 소송에서 네이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리걸타임즈 - [손배] “계약종료 후 영화정보 계속 사용한 네이버, 잘못 없어”(2016. 8. 5.) 

 

[담당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이해원 변호사     

https://www.legaltimes.co.kr:5000/view.htm?kind=&keys=&UID=3071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5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20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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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국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완전물급부 등 소송’에서 대법 파기환송 

 

지평은 국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자동차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을 전부 인정하라’는 취지의 대법 파기환송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리걸타임즈 - [손배] “마이바흐 고장 수리에 11개월…교환가치 하락분까지 배상하라”(2016. 6. 23.) 

 

[담당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박보영 변호사     

https://www.legaltimes.co.kr:5000/view.htm?kind=&keys=&UID=30312
https://www.legaltimes.co.kr:5000/view.htm?kind=&keys=&UID=3031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5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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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무료 변론 

 

지평은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무료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스토킹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다투어 왔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여 그간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의 지원 요청으로 무료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오마이뉴스 – “스토킹은 관계를 위한 노력” 이런 말 막으려면(2016. 7. 28.) 

 여성신문 - 가락동 스토킹 살인 3개월…살인범 법정서 "협박·스토킹 안했다"(2016. 7. 19.) 

 

[담당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여연심 변호사 김선국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959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9593
http://www.womennews.co.kr/news/9588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8&div=3&idx=7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9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2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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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여의도 파크원 사업 재개를 위한 브릿지론 PF 자문 

 

지평은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여의도 파크원 사업 재개를 위한 브릿지론 PF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약 10개월에 걸쳐 사업장 실사와 대주단 구성을 위한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말레이시아 및 바하마 로펌을 원만하게 조율해 브릿지론 PF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관련 기사] 

 더벨 - KB증권, 1200억 여의도 파크원 PF 조달(2016. 8. 16.)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유정민 변호사 장소라 변호사 최정묵 외국변호사 서문용채 고문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60811010002205000134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06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96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22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15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1&idx=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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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부산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설 자문 

 

지평은 부산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경제 - 부산은행, 지방은행 첫 베트남 호찌민 진출(2016. 8. 16.)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ㆍ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 

최규철 전문위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154468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8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2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2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6&idx=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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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 LED 매각 자문 

 

지평은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 LED 매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이데일리 - 포스코LED, 아미트론에 매각…90억원 유증 단독참여(2016. 4. 5.)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11&newsid=03099606612613168&DCD=A10101&OutLnkChk=Y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11&newsid=03099606612613168&DCD=A10101&OutLnkChk=Y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4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1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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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KB금융을 대리하여 동남아시장의 디지털 뱅킹 사업 진출 관련 자문 

 

지평은 KB금융을 대리하여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장의 디지털 뱅킹 사업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헤럴드경제 - KB금융, 글로벌 디지털뱅크 ‘뜨거운 관심’(2016. 6. 14.) 

 문화일보 - KB금융, 동남아시장 진출 박차… 캄보디아서 디지털뱅크 서비스(2016. 6. 14.) 

 

[담당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CHEA Somala  

외국변호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1400052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6140107193012800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78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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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논단▐ 

 

[제약ㆍ바이오ㆍ의료]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금지의 위헌성1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2) 

 

의료법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

을 개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 의료법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

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던 것에 비하여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란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진료는 한곳에서만 하고 다른 곳에서는 경영만 할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

제로도 의료인이 타 의료인의 투자나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의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대표적 

복수개설 사례로 취급되는 유디치과의 등장으로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절감된 것은 환자들에게 혜

택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복수개설로 리베이트나 환자유인 행위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의 증가와 복수개설 허용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복수개설 

금지 입법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현행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

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입법 경위 

 

가. 법률 규정의 내용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습니

                                       

1 본 원고는 병원경영ㆍ정책연구 제5권2호(2016년 7월)에 게재되었습니다(관련 링크). 

 

2 필자는 헌법재판소에 복수개설금지 규정의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청구인 대리인입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김성수&idx=44
http://www.kihm.re.kr/kxe/index.php?mid=menu_2a&document_srl=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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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복수개설 금지 규정’이라고 함)3.  이른바 복수개설 금지 규정이

라고 알려진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에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의료법의 일부로 공포되

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그해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이하 ‘구법 규정’이라 하고, 

이에 대비하여 개정 규정은 ‘신법 규정’이라고 함).  

 

구법 규정 :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즉 구법 규정에 비하여 신법 규정은 (1)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강조의 수식어가 추가되고, (2) 

“개설” 대신에 “개설ㆍ운영”으로 변경되어 개설 외에 운영이란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나. 입법 경위 

 

이와 같은 법률개정은 제18대 국회의 회기(2008년 5월 30일~2012년 5월 29일) 중 마지막 정

기국회 기간인 2011년 1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2011년 10월 18일에 회

부된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법률개정안(이하 ‘양승조 의원안’이라고 함) 등 7개의 법률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당일 바로 가결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위 의안은 그 다음날인 12월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다시 그 다음날인 12

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18143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라는 의안명으로 

                                       
3 유사한 규정으로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

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봅니다(제21조 제3

항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2008. 9. 29).  또한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

의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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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이 되어 국회의결이 확정되었습니다4. 

 

복수개설 금지 규정 제안이유의 요지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1인 1 의료

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물론

이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간략한 내용 외에 좀 더 상세한 논의

는 없었습니다5.   

 

2. 법 적용상 문제점 

 

가. 복수개설 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1) 의료법상 제재 규정 

 

의료법은 복수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매우 무거운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87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벌인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이 되면, 비록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된

다고 할지라도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비용 징수 규정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링크)의 검색 창에서 제안대수: 제18대, 의안종류/처리: 법률안 / 통과

의안, 발의자/제안자: 제안종류 전체, 의안명: 의료법으로 검색하면 의안번호: 1814348, 제안일자 및 의결일자: 

2011-12-29, 의결결결과: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나옵니다. 

 

5 바로 위 각주4의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 및 본회의에 접수된 의안 및 그에 관

한 토의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입법취지에 관하여 좀도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논의를 한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검색결과(링크).  2016년 6월 20일 접속.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H1M1W2F2W7C1O2V2Y9W0T8Y5W8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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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이하에서 ‘건보법’이라고 줄여 표시함)은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

여 명시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는 달리 제재의 대상으로 복수개설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보법 시행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은 복수

개설 금지에 위반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건보법에서 규정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를 징수합니다(제57조 제1항).  심지어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외에 환자가 

스스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징수하여 요양기관에 납부한 환자 측에게 지

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건보법 제57조 제5항, 2013. 5. 22. 개정). 

 

즉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공단 등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공단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복수개설 방

식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복수개설 방식의 요양기관은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정지의 대상이 되고, 이미 지급받

은 보험급여도 환수당합니다.  나아가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3)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금 징수 규정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의료급여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제11조).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

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합니다(제23조 제1항).  그리고 의료급여기관이 

되려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되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건보

법과 유사한 논리로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른바 부당

이득 징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4)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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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복수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형사처벌 및 의사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자

로 등록된 명의인의 경우 그 명의로 받은 건강보험 급여나 의료급여의 비용을 징수당할 위험

이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징수 처분의 경우 수년에 걸친 진료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규모

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 법적용의 실제 사례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내용은 행정기관인 공단이나 시장 등에 의해서 실제로 요양기관 혹은 

의료급여기관 개설 명의인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 혹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방

식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처분이나 판결로 제재를 받은 의료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대하여 위헌심

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받은 불이익 처분을 간략히 소개합

니다. 

 

(1) A시에 개설된 T병원은 의사 ‘갑’이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지만 갑은 다른 도시 P

에서 갑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Q병원을 개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동료 의사

인 ‘을’을 개설자로 정해서 T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을 명의로 개설된 T병원에서 

실질적 진료는 을이 수행하였고, 다만 그 진료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개설 자금을 제공한 갑에

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개설 명의자인 을은 갑과 을 사이에 정한 약정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갑은 개설자금 제공 및 손익의 귀속주체로, 을은 개설명의자 겸 의료

행위 시행자로 관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갑을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등 위반죄로 기소하

였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약 1년 반에 

걸친 의료기관 운영의 진료비에 대하여 을에게 지급했던 건강보험 급여 및 본인부담금의 환수

를 위하여 약 75억 원 상당의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을은 위 환수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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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 및 건보법상 환수처분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을은 헌법재판소

에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신청하

여 채택되었습니다.  갑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복수개설 금지 규정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규

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이 기각 결정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공개변론이 결정된 을의 헌법소원 사건에 청구인을 위한 보조참

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A시의 시장은 을에게 의료급여비용 약 2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고 을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2) ‘병’은 ‘유디치과’라는 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인 주식회사 유디의 대표이사입니다(이상 ‘병과 회사’를 합하여 유디

치과로 통칭함).  유디치과는 다수의 치과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면서 유디치과 브랜드를 공동

으로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동의 홍보나 재료 구입 등 영업을 수행하고 그 일환으로 임플

란트 비용을 기존 관행가격에 비하여 대폭 할인하여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병 사이에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은 이 과정에서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병은 위 재판 진행 중에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위헌 여부 결정이 미루어지자 을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청구인 을을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3) ‘정’은 의료인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자신 명의로 개설된 브랜드의원 S점이 

있음에도 동료 의료인 ‘무’의 명의로 브랜드의원 K점을 개설하게 하고 무에게는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정과 무는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정과 무

는 위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

법재판소에 복수개설 금지 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헌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복수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한 의료인이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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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여 개설명의인이 된 의료인 등 당사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수십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 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런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들이 개설자금을 제공하여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고용하면서 사무장으로 행세

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수개설 금지 규정이 제정되면서 사무장 

병원 외에 복수개설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헌법

재판소에서도 위 을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2016년 3월 10일에 공개변론을 실시하

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헌바34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6).  

 

3. 복수개설 금지 규정의 위헌성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현행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외견상 복수개설을 금지하고자 하는 뜻이 표시되어 있기

는 합니다.  그러나 앞의 입법 경위에서 보았듯이 구법 규정 역시 외견상 복수개설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개정 전후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규정을 비

교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 구법 개정 후 신법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음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음 

 

즉 실질적 차이는 구법에 없던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수식어와 개설 외에 ‘운영’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한편 구법 시행 당시에도 의료인은 둘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이 금지되었는바, 그 

취지와 적용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6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링크) 중 최근 선고 변론사건 목록 중 2016년 3월 변론사건 참조.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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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3. 2003도256 판결 

 

구 의료법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

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

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

기 위한 데에 있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

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

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의사가 오직 한곳에서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제한한 이유는 1인의 의사가 제한된 업무

시간 중에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그중 

일부 의료기관에는 개설자인 의사가 부재하는 곳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가 부재하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사 아닌 자 즉 사무직원 등 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게 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1인의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의사가 어느 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이 채용한 의사의 명

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개설명의인인 의사와 자신이 채용한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의료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면 이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복수 개설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

으로 의료기관 개설하는 것을 면허증 대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상 “개설”과 “개설ㆍ운영”이란 표현도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상

으로는 개설로 규정했지만 그 의미는 의료업무의 개시라는 좁은 뜻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의료

업무의 지속적 영위 유지라는 “운영”의 의미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행 의료

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그 행위의 주체를 제33조 제2항의 의료인이라고 명시하는데 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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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따라가 보면 개설의 의미가 개설ㆍ운영과 차이가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규정의 일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

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

니다.  여기서 규정한 개설에는 의료업무 개시 외에 의료업무의 영위유지 즉 “운영”이 포함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개시 당시에는 의사가 관여하고 그 후 의사 아

닌 무면허자가 의료업무를 영위유지 즉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33조 제2항의 개설과 제33조 제8항의 개설ㆍ운영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입

니다.  법률 개정 전후에 아무런 실질적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 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수식어야말로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입니다.  대체로 강

조한다는 의미 외에 그 문구의 유무에 따라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배제되는지 실질적 기준

이 되기에는 불분명합니다.  이미 법 적용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에 대하여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및 금전상 제재가 예정된 것이라면 금지 행위의 내용이니 범

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

ㆍ비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이는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ㆍ운영’에 해당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지침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7 .  이에 따라 비의료인은 의료법인의 

이사를 겸직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정작 의료인은 그러한 겸직이 금지되는 불합리

                                       
7 보건복지부 「복수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금지」 집행 지침(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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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인의 역차별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 직업의 자유에 관한 과잉규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어디에 얼마나 둘 것인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

니다.  의료행위를 베풀기 위한 적합한 위치와 규모나 그 숫자는 의료인 자신이 잘 알기 때문

입니다.  더욱이 어떤 의료인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고려하여 다른 의료인이 개설한 곳

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고 업무에 종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1인의 의

료인이 오직 한곳에서만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정확히 밝힌 것처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관리

하지 않도록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의료인이 여러 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각각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의료인을 정하고 그에게 적절한 보수를 약정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특히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보면 하루 사이에 아무런 실질적 

찬반 논의조차 없이 백여 개의 의안을 순식간에 무더기로 처리하면서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명목상의 입법취지는 공공성의 제고라고 하지만 과연 의료인의 복수기관 

개설 금지와 의료의 공공성이 실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제대로 논증이나 사실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법이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오히려 유디치과의 등장으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하락하면

서 환자의 유치나 수입에 타격을 입은 치과 개원의사들의 이해에 기초하여 대한 치과의사협회

와 유디치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개설 금지 규정을 이른바 

“유디치과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입법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인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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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리베이트 수수나 환자의 유인 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복수기관 개설 금지가 필요하

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환자의 유인 행위 등은 모두 의료법상 이

미 별도로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적합한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더

욱이 복수기관 개설 특히 유디치과 같은 공통의 브랜드 하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네트워크 방

식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것도 없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의료인 1인이 오직 한 개의 의료기관 개설만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면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진료비 수입 전체를 박탈하는 제재를 가하는 방

식의 입법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8.   

 

의료의 선진화 내지 국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1인이 작은 규모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개업주의로 국한하기보다는 다수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한 의료기술이나 경영정보의 공

유 등을 통해서 더욱 발전적이고 다양한 의료공급 체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복수기관 개설 금지 규정의 원안이 되었던 양승조 의원안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보

건복지부 등은 의견 제출을 통해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

는 것까지 규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참여는 “공동구매ㆍ공

동마케팅 및 경영정보 공유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구나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ㆍ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

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밝히기도 하였습

니다9.   

 

                                       
8 보건복지가족부 등. 외국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제도 연구와 정책방안(2009년) 

 

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1년 12월) 및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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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구법에 비하여 신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입법 취지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에 그

치는 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의심이 농후합니다. 

 

4. 결론 

 

의료법상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그 입법경위에 비추어 보면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방식의 의

료기관의 등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상대 경쟁이 격화된 것에 대하여 위협을 느낀 대한치과의

사협회 등 기존 개업의들의 우려가 반영된 입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 규정 내용은 

구법에 비하여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엄격한 개설 기관의 숫자 제한을 통

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확실한 반면에 그로 인해서 침해당하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행 복수기관 개설 금지 규정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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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민사] 상속재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박영주 변호사 ｜ 구정모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망인 A는 2002년 9월 5일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B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망인 A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4년 5월 2일 “B는 

망인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 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년 2월 25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다. 원고는 망인 A의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소재 전 2,165㎡와 임야 2,380㎡ 등 부동산에 관

하여 B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년 9월 1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년 9월 15일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

는데, 그 조세가 상속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아니었습니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C에게, 2

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박영주&idx=69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구정모&idx=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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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년 4월 2일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

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

부(적극) 

 

나.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

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

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

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

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나.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

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

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

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



 

 

44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

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

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4. 해설 

 

이 사건에서 원심(대구지방법원 합의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

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우선

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B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 고유채무가 조세채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

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

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마치 고유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만 한정승인의 효과가 미

치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조세채권자라 하여도,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다면 한정

승인의 효과를 받게 된다고 하여, 한정승인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

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58_201608/data/download/preceden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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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부동산]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통지의무의  

취지와 의무 해태시의 책임 범위 

 

정원 변호사 ｜ 윤성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A건설로부터 공사 일부분을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매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건설은 위 하도급계약서를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대상으로 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A건설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위 계약서와 다른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고, 그

에 따라 원고는 만기가 3개월 뒤로 정하여진 약속어음을 수수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의 약관 제7조 제1항은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

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제1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때(제4

호)”에는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또는 3일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는 위 별도 합의 및 약속어음 수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2년 5월분 하도급대금이 미지급 내지 연기 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A건설로부터 약속어음을 지급받으면서 2012년 6월 4일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하도급공사를 계속

하였고, 만기가 2012년 8월 31일인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자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7조 제3항이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정원&idx=8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윤성후&idx=156


 

 

4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5

월분 이후의 하도급대금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증의

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보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내지 연기 이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받아 가면서 공사를 한 하도급공사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미치는지로, 

결국 보증계약 약관 제7조 제3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입니다.  

 

3.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나뉘었습니다.  

 

가. 원심(대구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0333 판결)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2012년 5월분 하도급대금 미지급 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2012년 6월 4일부터 8월 말까지의 공사대금 부분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

로써 증가된 채무”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A건설과 대구광역시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은 하도급대금이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②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공사이므로 원고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을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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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가 2012년 5월분 하도급대금이 그 지급예정일인 2012년 6월 3일까지 지급되지 아

니한 사실이나 지급기한을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연장해 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

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증채무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발

주자인 대구광역시에 이러한 사정을 통지함으로써 시정지시 등을 통해 보증채무의 발생

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기존 판례

의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이하 ‘약관’)이 보증채권자(하수급인)로 하여금 피

고(건설공제조합)에게 약관 제7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취지는,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보증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거나 보증책임이 부당히 확대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피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증채권자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

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까지도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약관 제7조 제3항이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한 것은 보증채권자가 통지의

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증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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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보증채무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

된 채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보증

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기준으로 아래 사실관계를 검토할 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2012년 6월 

4일부터 8월 말까지의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가 아니라 “원래의 보증책임”이 미치는 부분이므로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

니다.  

 

① 원고와 A건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현금으로 지급할

지, 어음으로 지급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하도급지급

보증서와 보증약관은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예정한 규정이 

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자체 계약 집행기준을 고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를 달리 정한 바도 없다.  

 

③ 원심은 원고가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구광역시에 알려 

보증채무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i) 2012년 7월 31일이 만

기인 약속어음은 정상결제되다가 8월 31일인 약속어음부터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이므

로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계약해

지가 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ii) 원고는 A건설과 별도 합의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번복하고 대구광역시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을 요청하지 않는 한 대구광역시가 A건설에 하도급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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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의 현금 수령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정리하자면,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로서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으로 

해당 채무 부분이 피고가 보증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증가된 것

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거나 

대구광역시를 통해 현금 수령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경우이므로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채무가 

증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시사점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은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 “하도급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때” 건설공제조합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

건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인과 별도 합의를 체결하여 약속어음을 지급받기로 하고도 건설공제조합

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이러

한 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채무

가 증가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약관이 문제 되어 분쟁이 발

생하는 경우 보증책임의 면책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건설공제조합의 

조치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무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58_201608/data/download/precedent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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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금융ㆍ증권] 모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배성진 변호사 | 박은지 변호사 

 

1. 법률 제정의 배경 

 

가. 사실관계  

 

(1) 경북 예천군 종합민원과 소속 공무원인 소외1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의 각 토

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가 예천군의 소유인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1년 2월 10일경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

장을 교부 받음.  

 

(2) 소외1은 2011년 2월 10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의 예천군청 출장소

(이하 ‘이 사건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1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원고의 주민등

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에 원고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을 교부 받음.  

 

(3) 피고1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과정에서 소외1에게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랫부분에 ‘(예천군)’이라는 부기를 해주었음.  

(4) 소외1은 2011년 2월 11일 이 사건 통장 중 거래도장과 예금주가 표시된 면을 복사하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배성진&idx=13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박은지&idx=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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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와 같이 복사한 통장사본의 거

래도장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거래도장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이 날인된 통장

사본(이하 ‘이 사건 통장사본’)을 만들었음. 

 

(5) 소외1은 2011년 2월 13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장사본이 마치 예천군청의 법인통장인 것

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불하대금 5억 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함.  

 

(6) 원고는 2011년 2월 14일 예천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소외2에게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

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2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닌 원고라는 이

유로 송금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고, 이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수신인을 원고로 변경한 다음 5

억 원을 입금처리 함.  소외1은 2011년 2월 15일 이 사건 출장소에서 이 사건 계좌 개설신청 

당시 미리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어 놓았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출금하여 편취함.  

 

(7) 원고는 “피고1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법리의 제시 

 

(1)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

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

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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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모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

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

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

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

어야 할 것이며, 그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

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

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

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

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

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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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10  

 

(1) 피고1에게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원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

다고 하여도, 피고1에게 이 사건 사기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1이 이 사

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통장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1이 이 사

건 계좌를 개설할 때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기행위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계

좌가 그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이 사건 사기행위에 이

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계좌가 이 사건 사기행위에 관한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원

고가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예견가능성 부정 : 피고1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입ㆍ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

서서, 소외1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원고를 상대로 그 계좌가 예천군의 법인계좌라고 기망

하여 그 계좌로 군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계좌 및 통장이 이 

사건 사기행위 과정에서 예천군과 사이의 진정한 토지불하거래인 것으로 믿게 하는 기망수단

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통장의 예금

주가 엄연히 원고이고 그 거래도장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1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소외1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래에 ‘(예천군)’을 부

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피해자의 피해 방지가능성 긍정 : ① 원고에게 제시된 이 사건 통장사본의 예금주는 원고  

 

                                       
10 원심은 “피고1은 이 사건 계좌 개설 과정에서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1의 과실과 

소외1의 이 사건 사기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1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농협은 피고1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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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 반면 거래도장란에는 예천군 소유 토지의 불하업무와 관련 없는 예천군 민원실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실제 예천군 법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

분히 가질 수 있었고, ②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할 무렵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라는 설명까지 들었으므

로 원고로서는 5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예천군 법인계좌인지 여부를 확

인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1의 이 사건 사기행위 당시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5억 원의 손해를 입는 것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상당인과관계 부정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 개

설 당시 피고1에게 원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소외1의 이 사건 사기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

기 어렵다.  

 

3. 판결의 검토  

 

가. 예금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3조 제3항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12는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11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2 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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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으로 실명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예금계좌 개설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

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원

본 또는 사본과 함께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대리인의 

실명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은행연합회 업무해설에서 정한 확인 절차 

 

은행연합회 업무해설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할 경

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

명을 확인하는데, 이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에 의한 실명확인’의 경우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기

울여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자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실명확인증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조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를 한 경우

는 금융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모용계좌 개설 관련 선행 대법원 판례 : ‘최소한의 확인조치’ 요구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이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별개로 금융기관에 모용계좌가 개설되어 범죄행

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리인의 신청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

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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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조치”라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나.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모용계좌를 통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위와 같이 ‘최소한의 확인

조치’로 한정한 이유는, 불특정 다수인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성격상 그 의무의 범위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에

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선행 판례 법리를 보다 

구체화한 사안입니다.  특히 예측가능성과 피해자의 피해 방지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였고,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의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제시하며 금융

기관의 책임 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

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상당인과관계 존부가 더욱 중점

적으로 다투어지고, 그에 따른 판단 역시 보다 신중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58_201608/data/download/precedent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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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제약ㆍ바이오ㆍ의료]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소개 

 

이태현 변호사 | 박종완 변호사 

 

1. 법률 제정의 배경 

 

올해 6월 23일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

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미흡했

습니다.  의료법 등 기존의 보건의료 관계 법률이 의료의 공공성 및 보건의료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

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관광 규모가 확대되면서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한 규제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졌고, 의료의 공공성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이와 같이 늘어나는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로서,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 의료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 

 

의료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제4조)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제6조)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이태현&idx=11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박종완&idx=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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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환

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

료기관은 (i)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ii)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야 합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의원

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ㆍ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보상한도액 1억 원 이상, 종합병원급

은 2억 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2) 우회투자의 금지(제5조)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

한 우회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제8조) 및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제9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등록증을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

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의

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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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①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5, ② 그 이외의 종

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8에 따른 병상 수를 의미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8조).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제12조)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상담ㆍ자문 및 협상ㆍ협약 지원,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

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

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제15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

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7)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제16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i)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ii) 환자의 건강 또

는 질병에 대한 상담ㆍ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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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 및 세제 지원(제17조)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의료광고의 제한적 허용, 해외 원격의료 등 각종 규제를 완

화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 등록 취소, 과징금 등의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22조~제31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동법 제16조) 규

정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범위는 국외에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i) 의료지식이나 기

술 지원, (ii)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ㆍ교육에 한정되고, 직접 외국인환자의 상태를 진단하

고 처방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다운로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jipyong.com/newsletter/58_201608/data/download/law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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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배성진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1. 주요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이 2016년 6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고객응대업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의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보험회사에게 부과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험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124호, 2016. 

3.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3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하고(제1

호),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제2호). 

 

그리고 보험회사는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해야 하고(제3호),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제4호).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배성진&idx=13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유정한&idx=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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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3, 시행령 별표 9 제2호 서목). 

 

상기 개정사항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http://www.jipyong.com/newsletter/58_201608/data/download/law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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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지적재산권] 상표법 전면 개정 

 

최승수 변호사 | 허종, 이혜온 변호사 

 

1. 개정이유 

 

2016년 2월 29일 자로 상표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개정 상표법이 2016년 9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①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 ② 원칙적으로 상표부등록사유의 판단시점을 등

록결정시로 일원화하되,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

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상표부등록사유 판단시점을 출원시로 하며, ③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

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하는 등 상표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상품의 식별력과 출처 표시 등 그 핵심적인 

의미와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했습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현

행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표장의 범

위를 한정 열거적으로 정의한 것과 같이 오해될 소지가 있어, 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실

질적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된 것입니다.  한편 현행 상표법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를 상표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나.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최승수&idx=76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허종&idx=23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이혜온&idx=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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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7조 제1항).  아울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

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로 확대했고,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도 추완기간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로 확대했습니다(제18조, 제19조).  상표에 관한 

분쟁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이 형식적인 요건 불비로 인해 권리가 쉽게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

고, 특히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권리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행사 추완 기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연장했습니다.    

 

다.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ㆍ고용 등 계

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21호).  현행 

상표법은 조약당사국 등록상표권자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출원일전 1년 이내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의 부정출원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

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의 경우에도 부정출원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 규제 범위를 확대했

습니다.  또한 다수 외국의 입법례에서 이를 부등록사유 내지 무효사유로 하고 있어, ‘상표등

록거절사유’에서 ‘상표부등록 사유’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상표부등록사유 판단시점을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시점으로 하도록 통일했습니다(제34조 

제2항).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이 포함된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등)의 경우 사익보호규정으로 보아 상표 

출원 시에 부등록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으로 인해 출

원 시로부터 등록결정 시(또는 거절결정) 사이에 위 보호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것

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위 제6호 내지 제10호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도 등록결정 시에 판단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상표부등록사유가 소멸했음에도 재출원을 해야 하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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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움을 해소하고 관련 비용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 다만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

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 등인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상표부등록사유 판단시점을 출원 시로 정했습니다(제34조 제2항 단

서). 

 

바. 직권보정 사유를 ‘지정상품 또는 유구분(類區分)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때’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로 확대했습니다(제59조 제1항).  

이로써 표장의 종류 등 출원서에 명백한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 보정케 함으로

써 거절이유 통지, 보정서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심사처리 지연(약 3개월 소요)을 방지케 

하였습니다.  

 

사.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 규정을 실질에 맞게 정비했습니다(제90조 제1항 제1호).  현행 

상표법은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상표권이 미

치지 않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으나(제1호 사유),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모호

하여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호 범위에 관한 해석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제조원 표시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로 정했습니다.  다만 기술적 표장에 관한 제2호 사유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

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

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19조 

제6항ㆍ제7항).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 범위를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불사용 저장상

표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출원인의 

상표선택 범위가 부당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취소심판 청구가 이해관계 다툼으로 변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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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심리가 지체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에 따른 상표권 소멸시점도 심

결확정 시였기 때문에 청구일로부터 심결확정 시 사이에 부당하게 출원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불사용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제도를 위와 같이 전면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표권의 잔상효과로 인한 

수요자의 오인ㆍ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등록상표의 경우 어차피 자유로

운 권리이전이 가능하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를 찾아보기 어려워 실질에 맞

게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한편 심판청구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심판청구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지정상품마다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제도

가 정비되었습니다(제121조). 

 

3. 나가며 

 

이번 상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표법의 근본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 

상표권 관련 분쟁, 상표권 이용관계 설정에 관한 협상 등 제반 업무 분야에서 개정된 상표법에 따른 

새로운 법률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 다운로드 : 상표법 전부개정법률, [특허청 보도자료] 상표법, 국제적 추세 맞춰 26년 만에 대폭 바뀐다. 

http://www.jipyong.com/newsletter/58_201608/data/download/law1.pdf
http://www.jipyong.com/newsletter/58_201608/data/download/law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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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김지형 고문변호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공 사망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지난 6월 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공 사망사고 관련하여 서울시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ㆍ청년ㆍ지하철ㆍ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사고 원인과 외주화, 전관채용 등 지하철 안전

사고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한 후 지난 7월 28일 시민보고회 형식으로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서울경제 - 서울시, 구의역 진상규명위원회 위촉…시민·전문가 등 15명(2016. 6. 8.) 

 연합뉴스 - 구의역사고 조사결과 발표(2016. 7. 28.)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1&idx=147
http://www.sedaily.com/NewsView/1KXIEHS0CZ
http://www.sedaily.com/NewsView/1KXIEHS0CZ
https://search.naver.com/p/cr/rd?m=1&px=302.7799987792969&py=679.8599853515625&sx=302.7799987792969&sy=267.3599853515625&p=SJR7/dpySE4ssammoWwsssssssR-497835&q=%B1%E8%C1%F6%C7%FC+%C1%F8%BB%F3%B1%D4%B8%ED%C0%A7%BF%F8%C8%B8&ssc=tab.news.all&f=news&w=news&s=kF7FGvLpiUQdgI7Or1Jq1w==&time=1471482892277&a=rns.outtit&r=15&i=880000D8_000000000000000008572042&u=http%3A//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3Fc%3DPYH20160728108900013%26did%3D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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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문희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신규 중재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문희 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문희 변호사는 지난 6월 13일 대한상사중

재원 신규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1&idx=14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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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임성택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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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송기방 고문변호사,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송기방 고문변호사) 

 

송기방 고문변호사는 지난 6월 21일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1&idx=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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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심희정 변호사, ‘제1회 월드핀테크포럼‘에서 ‘핀테크 규제개선‘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는 지난 6월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제1회 월드핀테크포럼’

에서 ‘핀테크 규제개선’을 주제로 1세션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미디어펜 - [월드핀테크포럼 2016,서울] "핀테크 활성화 위해 데이터보호제도 완화 필요" (2016. 6. 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78
http://www.mediapen.com/news/view/15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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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이행규 변호사, 코트라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캄보디아 지역과

정‘에서 ‘현장에서 본 캄보디아 리스크 분석(인사, 노무, 세무, 법률 등)’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6월 8일 코트라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캄보디아 지

역과정‘에서 ‘현장에서 본 캄보디아 리스크 분석(인사, 노무, 세무, 법률 등)‘을 주제

로 강의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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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이행규, 권용숙 변호사, ‘금융기관 동남아 M&A 세미나‘에서 ‘베트남/인도

네시아 금융기관 M&A시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이행규, 권용숙 변호사는 지난 5월 18일 삼일회계법인에서 주

관한 ‘금융기관 동남아 M&A 세미나‘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금융기관 M&A시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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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이행규, 정철 변호사, ’국내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업 해외진출전략 세

미나’에서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 여신전문금융법제’를 주

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행규, 정철 변호사는 지난 6월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국내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업 해외진

출전략 세미나’에서 각각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여신전문

금융법제’, ‘미얀마 금융법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금융신문 - 금감원, 여신전문금융업 해외진출 세미나 가져(2016. 6. 3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80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5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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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정원, 박성철, 박호경 변호사, 로앤비에서 ‘최근 개정, 재건축 재개발사업 

법률실무‘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정원, 박성철, 박호경 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로앤비에서 ‘최근 개정, 재건축 재개발사업 법

률실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8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68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4&div=3&idx=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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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권순철 변호사, 선릉 D.CAMP 세미나실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

으로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이야기’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권순철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는 지난 6월 10일 선릉 D.CAMP 세미나실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권순철 변호사,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이야기’를 주제로 강의 

 

권순철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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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손계준 변호사, 법률신문사 법교육센터(리걸에듀)에서 ‘공정거래법 핵심 

실무‘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손계준 변호사) 

 

손계준 변호사는 지난 5월 13일 법률신문사 법교육센터(리걸에듀)에서 ‘공정거래법 

핵심 실무‘를 주제로 강의하였고,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습

니다. 

 

 

 

손계준 변호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하도급법 고급 마스터 과정‘을 

주제로 강의 

 

손계준 변호사는 지난 5월 17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하도급법 고급 마스터 과정‘을 주제로 강

의하였습니다. 

 

 

손계준 변호사, ‘혁신시장과 경쟁법‘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 

 

손계준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에서 18일까지 ‘혁신시장과 경쟁법‘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4&div=3&idx=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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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준 변호사, 경쟁법연구 제33권에 논문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 판결’ 게재 

 

지난 6월 21일 출간된 경쟁법연구 제33권에 손계준 변호사의 논문이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 판결’이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손계준 변호사, 경쟁저널 제187호에 논문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게재 

 

지난 7월 출간된 경쟁저널 제187호에 손계준 변호사의 논문이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

원 판결의 동향’(공저)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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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배지영 변호사, ‘팀코리아 민관합동사절단 이란 진출 세미나’에서 ‘이란

시장 진출방안 및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는 지난 8월 29일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KOTRA 등 주관으로 테헤란 

에빈호텔에서 열린 ‘팀코리아 민관합동사절단 이란 진출 세미나’에서 ‘이란시장 진출

방안 및 법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4&div=3&idx=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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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고세훈 변호사, ‘KOTRA 미얀마 시장진출 실무과정’에서 ‘미얀마 투자환

경 및 외국인투자 법률/노동/조세 가이드’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고세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는 지난 6월 23일 ‘KOTRA 미얀마 시장진출 실무과정’에서 ‘미얀마 투

자환경 및 외국인투자 법률/노동/조세 가이드’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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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김성수 변호사,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실외 금연구역 정책의 국

내 적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5월 21일 서울시 주최로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린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 대토론

회에 참석하여 ‘실외 금연구역 정책의 국내 적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였

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제한적인 흡연구역 설치를 준비하면서 흡

연자, 비흡연자 시민 패널 약 100여 명과 전문가, 학생들 3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이데일리 -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한 시민 대토론회(2016. 5. 19.) 

 

 

김성수 변호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4년차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정신과 의료사고의 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강의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4년차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정신과 

의료사고의 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전문의 시험을 앞둔 4년차 

정신과 전공의 전원을 대상으로 임상 진료 시작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한 연수입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4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newsid=02381286612650560&DCD=A00707&OutLnkChk=Y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newsid=02381286612650560&DCD=A0070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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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병원경영ㆍ정책연구 7월호에 논문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 게재 

 

병원경영ㆍ정책연구 7월호에 김성수 변호사의 논문이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문] 

 의협신문 -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위헌 가능성 높아”(2016. 7. 26.) 

 병원경영ㆍ정책연구 -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제5권 2호 2016년 7월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8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86
http://www.jipyong.com/a/201607_SSK.pdf

